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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얻어 가고 있

던 콤보 충전 기술을 채택하여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의 원격검칭용 통신 기술과 상호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내 전기 자동차 충전 기술 관련 표

준(국가표준 및 단체표준)화를 위한 의사결정들이 지연되었고, 이 논란은 2014년 1월 콤보 

기술이 한국자동차공학회의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으로 인정되면서 일단

락되었다. 이 사건은 전기 자동차 표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융합산업 시대에 있어서 타 산업 

표준과의 충돌 및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전기 자동차 

충전 표준과 스마트그리드 표준이라는 이종 산업 간의 표준 충돌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이해

관계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화 과정을 둘러싼 경험적 및 이론적 연

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한 사례 축적과 방법론 정립에 기여하

고, 또한 표준화 과정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양식 

정립과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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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trategies for Convergence Industries: A Case of 

Clash between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ndards and 

Smart Grid Communication Standards

Joon Huh⋅Heejin Lee

Abstract：Based on the stakeholder theory, this paper analyzes a clash of standards in 

Korea’s Electric Vehicle(EV) market, particularly between an EV charging standard and 

a smart grid communication standard in 2012～2013. For charging, EV is connected with 

the electric power grid and simultaneously exchanges data regarding the charging status. 

When EV is connected with the power grid, a clash between two standards may arise. It 

actually happened when BMW entered into the Korean EV market with the DC Combo 

charging system. In that course, the frequency interference occurred between the EV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adopted by BMW and the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for the smart grid system in Korea. Standardization of Korea’s EV charging 

systems was required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it had been delayed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It 

lasted until the DC combo was accepted as one of the Korea EV charging standards(KSAE 

SAE 1772-2040, 2014.1) by KSAE(The Kore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 January 

2014. This is an interesting case in the age of convergence. As it deals with the standard 

competition not among EV standards, but a clash between the EV industry and the smart 

grid, i.e. electric power industry, it addresses the necessity to consider standardization 

processe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This study draws on the stakeholder theory to 

analyse the dynamics of the standard clash between EV charging systems and the smart 

grid system, which is a unique example of standard clash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We 

expect such clashes to increase in the age of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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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이하 전기

차)는 총 1,871대이다. 이는 2013년 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국내 총 승용차 

등록대수 15,078,344대1)를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점유율 0.012%로 미국 0.6%, 서유럽 12

개국 평균 0.3%, 일본 0.3%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2) 또한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려는 환경부의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의 장애요인

으로는 전기차의 비싼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 그리고 부족한 충전시

설 등이 주로 거론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

치고 있다(박광칠, 2013).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성장 모

멘텀을 만들지 못해왔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BMW 전기차 모델 i3의 국내 출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활기가 띄기 시작했다. BMW 코리아는 포스

코 ICT, 이마트 등 국내업체들과의 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이마트 매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도에 전기차 충전기 30대를 기증하는 등 국내 전

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그런데 BMW i3의 국내 출시와 함께 전기차 충전 표준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BMW i3가 채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콤보3) 기술이 국내 차세대 지능형 전력

망인 스마트그리드4) 기술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시

에는 차량 내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과 충전시설 간에 충전상

태, 과금 등의 정보를 주고받도록 되어있다. 이때 콤보 기술이 사용하는 통신기술은 

PLC(Power Line Communication)이다. PLC는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사용하여 전원과 통

신 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국내 스마트그리드에는 원격에서 전

기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원격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국내자동차 총등록 현황 2013년 12월 호 기준

2) 2005～2013년 승용차 전체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 유럽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

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스위스 등 12개국 평균. (한국자

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통계 2014)

3) 미국자동차공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개발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한 

방식으로 북미형 5핀과 유럽형 7핀 방식이 있으며 BMW는 국내에서 북미형 5핀을 채택했다. 

4)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

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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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때 검침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기술 또한 한국전력에서 국가표준

(KSX4600-1, 2006.5)으로 개발하여 국제표준(ISO/IEC12139-1, 2009.7)으로 만든 HS PLC 

기술이 채택되었다. 문제는 콤보 기술이 채택한 HPGP PLC5)(IEEE P 1901, 2010.12)6) 통

신표준과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원격검침에 사용되는 HS PLC 통신표준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상호 통신 간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기

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콤보 기술로 급속충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

으나, 완속충전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 데이터의 18.9%7)가 소실되어 정상적인 과

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주승, 2014). 향후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이 가정에서 밤 

시간에 완속충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스마트그리드 환경에

서는 콤보 기술로 전기차 충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는 이 논쟁은 국내 스마트그리드 보급 사업이 아직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

는 상황에서 BMW가 완속충전에 당분간 PLC 통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

로 합의하고, 2014년 1월 29일 콤보 기술이 한국자동차공학회의 단체표준8)(KSAE SAE 

1772-2040, 2014.1)9)으로 제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향후 전기차의 가장 일반적

인 충전 행태인 야간 완속충전 중 자동차업체가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를 원격에서 자동

으로 업그레이드10) 하는 등 PLC 통신이 가져올 여러 가치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BMW

도 콤보 완속충전에 PLC 통신을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콤보 기술과 스마

트그리드 간 통신간섭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MW의 전기차 i3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그 충전 방식이 표준으로 인

정되는 과정11)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충전 통신표준(IEEE P 1901, 2010.12)과 

국내표준에서 시작되어 국제표준으로 발전한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ISO/IEC12139-1, 

2009.7)이 충돌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표준화, 즉 표준이 만들

5)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단체표준이다. 

이후 2015년 5월 국제표준(ISO/IEC 15118-3)으로 승인되어 제정 준비(FDIS 단계;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중이다. 

6) 관련 통신 표준 번호는 <부록 1> 참조.

7)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허용 수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한국전력

은 기술적 해결을 위해 전기차용 PLC 칩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8) 2015년 5월, 콤보 국제표준(’14.6 제정)이 대한민국 국가표준(KSRIEC 62196-3)으로 제정되었다.

9) 관련 커플러 표준들의 번호는 <부록 2> 참조.

10) 이는 마치 스마트폰 회사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

하는 것과 같다. 

11) 본 사례에서 다루는 시기는 국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표준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단

락되기까지의 기간인 2012년 초부터 2014년 1월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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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과정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한 사실상 표준 (또는 시장 표준)이든, ISO 

또는 IEC와 같은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정해지든 일반적으로 경쟁하는 두 개 이상의 기

술적 대안으로부터 하나(복수인 경우도 있지만)가 인정을 받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준으로 정해지는 특정 기술이 다른 대안들보

다 반드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표준이든 공적 표

준이든 많은 경우, 다양한 경쟁자 또는 협력자들이 각자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복잡한 

합종연횡을 이루고 이렇게 갈린 편들 사이에 세력이 재편성되면서 기술적 대안들 중 하

나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기술의 개발자, 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 소비자 집단, 규제 기관, 지역 또는 국제 차원의 다양한 (표준)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화를 연구하는 방법 중 주요한 접근

법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고로 이해관계자 분석

법이 유용하게 쓰인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표준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다이나믹스를 파악

하고, 산업 간 융합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

의를 찾아 국내 표준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

에 따라 이종 산업 간 융합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는 표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쟁점들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에 기반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표준에 관한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표준제도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으나(안병찬, 

고병운, 1993), 특정 분야의 표준 분쟁 사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문헌자료의 경우 

학술논문, 정부정책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언론보도 자료에 더하여 2013년 10월에 열린 

제3차 전기차 리더스 포럼, 2014년 3월, 2015년 3월에 개최된 제 1, 2회 국제 전기차 엑스

포 등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이루어졌다. 2014년 5월 국내 자동차업체 전기차 개발 담

당 B연구원, 포스코 ICT의 전기차 충전 설비 사업 담당자 K, 국가기술표준원의 P담당

자, 한국전기연구원 P연구원 등과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민간경제

연구소에서 친환경차 시장 분석을 담당하는 J연구원, 국내 자동차업체 전기차 배터리 전

문가 J연구원과의 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최근의 경과 파악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A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충전 표준 현

황과 경쟁 현황을 기술한다. 3절에서는 이해관계자 분석 및 이를 표준화 연구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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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과 

국내 스마트그리드 표준 간 충돌 사례를 소개하였다. 5절에서는 4절에서 소개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융합 산업 표준화 전략에 주는 정책 함의들을 도

출하였다. 6절 결론에서는 요약과 더불어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개요 및 경쟁 현황

1. 전기차 충전 표준 개요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급정책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전기차 사용을 편리하게 돕는 충전시설 

확충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충전 설비가 생산 및 출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비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는 표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그 표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 표준의 주요 도메인은 충전 설비, 통신 프로토콜, 충전 커플러 등이다(박

주승, 2014). 전기적 접속을 통해 충전이 이루어지는 접촉식 충전 설비의 대표적 표준은 

IEC 61581이다. IEC 61581-22은 교류 충전 설비, IEC 61581-23은 직류충전장치, IEC 

61581-24는 직류충전장치 통신 프로토콜을 다루고 있다(김언석, 2012). 직류 충전의 경

우 자동차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 배터리 보호를 위해 충전을 제어해야 하고, 

이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신 프로토콜은 크게 일본에서 제안

한 CAN 방식(IEC 61581-24, 2012.1)과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PLC 방식(IEEE 

P 1901, 2010.12)이 있다. PLC 통신은 기존 배치되어 있는 전력선을 통해 통신 신호를 보

내기 때문에 별도의 무선 통신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충전 커플러

는 충전 커넥터(일반차량의 주유 건에 해당)와 차량 인렛(일반 차량의 주유구에 해당)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충전 커플러 관련 표준(IEC 62196 시리즈)은 충전 설비와 

전기차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어 충전인프라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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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ero Emission Motoring)

<그림 1> 전기차 충전 커플러 구성

전기차 충전방식은 충전속도에 따라 가정에서 완속충전에 사용하는 교류와 공공충전

소에서 급속충전에 사용되는 직류로 나누어진다. 교류는 충전 커플러 형상에 따라 북미

형 5핀(SAE J1772, 2010.1)과 유럽형 7핀(IEC 62196-2, 2011.10)으로 나누어진다<표 1>. 

직류는 일본이 주도하여 개발한 차데모(CHAdeMo)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직류와 교

류 겸용인 콤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표 2>.12) 이러한 충전 방식은 국가 별로 

상이한 표준이 채택되고 있다. 교류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5핀을, 유럽과 중국이 7핀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5핀과 7핀이 모두 국가표준(KSRIEC 62196-2, 2012.12)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류의 경우 차데모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콤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앞서 개발 및 보급된 차데모의 국제 표준화를 계속 반

대했지만, 콤보의 국제 표준화는 지지하였다.13) 이후 두 표준 모두 국제표준(IEC 

62196-3, 2014.6)으로 인정받았다.

12) 이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프리미엄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독자기술인 수퍼차저

(supercharger), 중국의 GB 방식, 배터리 교환 방식(충전 시간 단축), 무선 충전 기술 등이 니

치 기술로 존재한다(민간 경제연구소 담당자 인터뷰).

13) 차데모는 2014년 12월 31일 콤보에 이어 CENELEC(the European Committee for 

Electortechnical Standardization)의 표준(EN 62196-3)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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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C 5핀 AC 7핀

충전 커플러 

형상

채택 국가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중국

관련 표준
한국(KSRIEC 62196-2, 2012.12)

미국/일본(SAE J 1772, 2010.1)

한국(KSRIEC 62196-2, 2012.12)

유럽(IEC 62196-2, 2011.10)

중국(GB Part 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표 1> 교류(완속) 충전

구분 5핀 콤보(북미형) 7핀 콤보(유럽형) 차데모(직류)

충전 커플러 

형상

채택 국가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미국, 한국

관련 표준

미국 5핀 (SAE J1772 DC, 2012.7)

유럽 7핀 (IEC 62196-3, 2012.12)

한국(KSRIEC 62196-3, 2015.5)

일본(JEVS G105-1993)

미국(SAE J1772 DC)

한국(좌동)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표 2> 직류(급속) 충전

2.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경쟁

글로벌 전기차 충전 기술은 일본업체 주도의 차데모 방식과 미국 및 유럽업체 주도의 

콤보 기술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Kane, 2013). 차데모는 2005년부터 도요타, 닛산, 

미쯔비시 등의 자동차업체 외 도쿄전력, 후지중공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2009년 일본이 차데모 방식을 미국 자동차공학회

(Society for Automotive Engineers, SAE)의 표준(SAE J1772 시리즈)으로 제안하면서 

시작하였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차데모의 커넥터 크기가 너무 커서 취급이 어

렵고, DC 전용 커넥터에 AC 보통 충전용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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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진영훈, 2015). 하지만 차데모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지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차데모 협회 홈페이지(www.chademo.com)에 따르면 

차데모는 2009년 처음 상용화되어 2015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8,549개(일본 내 5,418개)

의 충전시설이 보급 되어 있다. 차데모는 급속충전 기술로, 완속충전 기능은 별도로 분

리되어 있다. 차데모의 통신은 CAN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5년 3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 17만 대를 넘어 역대 1위 판매 전기차인 닛산 리프도 차데모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닛산의 미국 누적 판매가 7만 5천 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서

도 차데모 방식이 검증된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가장 먼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차데모의 미국 확산과는 별도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2010년부터 독자 표준인 

SAE J1772 개발에 착수하였다. 원래 완속충전에 적합했던 SAE J1772 방식은 급속충전

이 가능하도록 SAE J1772 DC 표준(2012.7 제정)으로 발전하였다(Chambers, 2011). 이

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플러그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DC콤보 혹은 콤보라 불렸다. 데

이터 통신은 PLC 방식 또는 무선방칙을 채용하고 있다. 콤보는 차데모보다 다소 늦은 

2013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업체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GM, 포드 등 미국 

업체 외에도 폭스바겐, BMW 등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향후에

는 콤보가 사실상 업계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터뷰에 응한 전

문가들을 포함한 전기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Pyper, 2014: Hardcastel, 2013).

Ⅲ. 표준화와 이해관계자 분석에 관한 이론적 기반

다양한 기술적 대안으로부터 하나의 (간혹 복수의) 기술이 표준으로 되는 과정은 기

술적 기준(즉 기술적 우월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 또는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사회 영역 행위자들의 자원, 역량 및 경험을 활용

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의 정책 결정 기구 또는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rule-setting 

process)로 모은다는 생각에 기초를 둔 ‘다수 이해관계자 조직(multi-stakeholder 

organization)’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 행위자들은 자

신들의 상이한 관심 또는 우려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다(Balzarova & Castka, 2012; 

Fransen and Kolk 2007). 특히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성격을 지닌 표준 유형에서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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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쉽이 그들 사이의 합의 도출, 지식 공유, 이해 대

변 및 정당성 확보 등에 있어서 유익하다(Bostrom & Hallstrom, 2013). 그리고 이것이 

복잡한 사회 및 환경 이슈들을 다루는 데 더 낫다. 따라서 복잡한 표준화 현상을 분석하

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이론이 유용한 시각을 제시한다. 

1. 이해관계자 파악에 관한 선행 연구

이해관계자 파악(identification) 및 분석은 기존 주주(shareholder)의 이익 극대화 관

점을 벗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며, 전략적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 연구자인 프리만

(Freeman, 1984)은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또는 개인”14)으로 정의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를 분

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클락슨(Clarkson, 1995)은 해당 집단 또는 개인의 지속적 참여

가 없이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요(primary) 이해관계자(예를 들

어, 주주, 투자자, 고용인, 고객, 공급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기업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집단 또는 개인의 참여가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 그들을 부차적(secondary) 이해관계자(예를 들어, 언

론 또는 다양한 이익 집단)로 분류하였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할 것인가 광의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

가 있어 왔다. 프리만의 정의는 기존에 좁게 해석하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시킴으

로써 이해관계자 분석 접근법을 전략경영뿐만 아니라 기업윤리, 협력적 의사결정,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날드슨과 프레스

톤(Donaldson & Preston, 1995)은 이해관계자 이론을 서술적인 정확성(descriptive 

accuracy), 도구적인 영향력(instrumental power), 규범적인 타당성(normative validity)

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분류를 조직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연계시키는 도구적인 접근방식 역시 그 근본에는 규범적 정당성에 기반

14) “any group or individual who can affect or is affected by the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s objective”(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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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core)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이해관계자 파악에 있어서 정당성

(legitimacy)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립스(Phillips, 2003)는 정당성

을 공정성(fairness)의 의무에 근거를 둔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과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affect)에 기반을 둔 파생적 정당성(derivative 

legitimacy)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의무란 참여자의 기여

(contribution)로 인해 혜택이 형성되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혜택을 기여에 

비례하여(proportionally)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칭한다. 

선행 연구들은 영향력(power)과 정당성(legitimacy)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데 핵

심적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 미첼 외(Mitchell, Agle, &Wood, 1997)는 영향력과 정당

성에 시급성(urgency)을 추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집단

들은 현저성(salience)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claim)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베버의 권력 개념

을 바탕으로 하여 영향력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

다.15) 영향력은 이를 기반하고 있는 자원(resource)의 특성에 따라 강압적(coercive), 실

용적(utilitarian), 규범적(normative)으로 구분될 수 있다(Etzioni, 1964). 강압적 영향력은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에, 실용적 영향력은 물질적 또는 재정적 자원에, 규범

적 영향력은 상징적 자원(예를 들어 언론과 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수단)에 기반을 

둔다. 

미첼 외는 정당성과 관련하여 서치만(Suchman, 1995)의 정의를16) 인용하면서 개인, 

조직, 사회 여러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광의의 정당성 개념을 빌려온다. 하지만 베버와 

같이 정당성을 영향력과 구분하고 있어서 규범적 정당성, 특히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

구(legitimate claim)에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고 있다. 즉, 영향력이 이해관

계자의 존재(entity)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당성은 이해관계자 요구(claim)에 보다 

관심을 둔다.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15) 베버의 권력(power)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Power is “the probability that one actor 

within a social relationship would be in a position to carry out his own will despite 

resistance” (Weber, 1947). Power는 일반적으로 권력으로 번역하는데, 이해관계자 이론에서는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Power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영향력으

로 칭한다. 

16) “a generalized perception or assumption that the actions of an entity are desirable, proper, 

or appropriate within some socially constructed system of norms, values, beliefs, and 

definitions” (p.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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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실제로 이해관계(stake)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클락슨(Clarkson, 1994)이 언급한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일정한 형태의 자본(인적, 물

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을 투자하였고, 이로 인해 이것들을 잃을 위험(risk)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파악과 관련하여 시급성에 대한 분석은 미첼 외가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역동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

첼 외는 시급성을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 주의(immediate attention)가 필요

한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이해관계

자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지연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기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시간 민감성(time sensitivity)이고, 둘째는 이해관계자 요구의 중요성(criticality)이다. 시

급성은 정당성과 결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영향력과 결

합하여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조장한다.

2.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파악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과정은 개방성(openness)과 합의(consensus) 원칙에 기반을 두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표

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이해집단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를 내부적(internal) 이

해관계자,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행위자를 외부적(external) 이해관계자로 구

분하기도 한다(Finn, 1996). 표준화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중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보

다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브리스 외(de Vries, Verheul, & Willemse, 2003)는 미첼 외가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

에 기반을 두고 분류한 총 7가지 이해관계자 유형을 표준화 과정에 적용하여, 표준화 과

정의 맥락에서 이해관계자 유형을 분류하고 설명하였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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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리스 외, 2003)

<그림 2> 이해관계자 분류 

첫째는 잠복적(dormant) 이해관계자이다. 해당 집단은 표준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이러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럴 필요성

에 대한 시급함 역시 느끼지 못한다. 

둘째는 재량적(discretionary) 이해관계자이다. 이들은 영향력과 시급성이 부재하지만, 

표준화 과정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 또는 관련 산업 중소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지나친 요구를 하는(demanding) 이해관계자이다. 동 집단은 영향력과 정당성 

없이 관련 쟁점에 시급성만 강조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다. 상기 세 가지 

유형처럼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 각각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집단을 잠재적(latent) 이해

관계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특성과 결합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행위자들이다. 

넷째는 지배적(dominant) 이해관계자이다. 이들은 영향력과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만, 현 시점에 표준화 과정에 당장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배적 행위자 

참여는 해당 표준의 품질뿐만 아니라, 향후 표준의 시장 보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자에게 표준화 필요성의 시급함을 인식시켜 표준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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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위험한(dangerous) 이해관계자이다. 동 집단은 정당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향력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띤

다. 여섯째는 의존적인(dependent) 이해관계자이다. 해당 행위자들은 정당성과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존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한다. 많은 경우 이들은 재정적 지원, 기술적 전문지식 

등 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속성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위자를 대망적(expectant)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세

는 속성의 결합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갖춘 행위자를 결정적(definitive) 이해관계자라고 칭

하고, 이들은 표준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망적 이해관계자들이 부재했던 나머지 하나의 속성을 획득하면서 결정적 이해관

계자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향력과 정당성을 보유하여 표준 관련 공동체에서 지

배적 이해관계자로 간주되던 기업이 특정 표준화 과정 참여에 대해 시급성을 인식하고, 

표준화와 관련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면, 결정

적 이해관계자로 탈바꿈하게 된다. 

표준화 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참조할 수 있다. 영향력과 관련해서 표준화 과정 또는 해당 표준의 확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보유 여부가 핵심적 기준이다. 자원 측정과 관련하여 재

정적 자원, 시장 점유율, 사용자 수 등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당성은 행위자들이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공식적 자격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관련 표준 제정과 관련한 그들

의 요구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시급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화와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얼마

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들의 최근 행위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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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기차 충전 통신표준과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의 충돌 

1. 문제 발생 과정

국내의 경우 복수의 전기차 충전 표준이 인정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 별로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표 3>. 현대⋅기아차의 경우 교류 5핀과 직류 차데모 방식을 채용하

고 있다. 르노삼성은 급속충전 없이 완속 및 중속충전에 교류 7핀을 채용하고 있다. 국제전

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196-2, 2011.10)인 교류 5핀과 7핀은 국가표준

(KSRIEC 62196-2, 2012.12)으로 인정받았다. 국제표준(IEC62196-3, 2014.6)으로 인정받은 

차데모는 2011년 11월에 이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SGS 03-003-1885, 2011.11)

으로 채택되었다(박주승, 2014). BMW와 한국GM은 콤보 기술의 국가표준 인정을 주장했

다. 그러나 콤보는 2014년 1월 29일 이전까지 국내표준(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으로 인정받

지 못했다.17) 사실상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콤보 기술을 국내표준으

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업계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서명훈 2013; 김효준 2013).

구분 현대/기아 르노삼성 쉐보레 BMW 닛산

차량

모델

레이

쏘울
SM3 스파크 i3 리프

표준
- 교류: 5핀

- 직류: 차데모
- 교류: 7핀 - 콤보 - 콤보

- 교류: 5핀

- 직류: 차데모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2015)

<표 3> 자동차업체 별 충전 표준 채택 현황

국내 전기차 충전 표준 이슈는 차데모 방식과 콤보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차데모 이외에도 교류 5핀 및 7핀 방식이 복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었

다(서명훈, 2013). 그렇다고 차데모 및 콤보와 국제 표준화를 두고 경쟁하던 국내 기술방

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정부부처나 국가표준 제정기관 입장에서 콤보가 향후 글로

벌 전기차 시장의 사실상 표준으로 부상할 것이 전망된다면 굳이 이를 막을 이유는 없었

다(박광칠, 2013; 박주승, 2014).

17) 국내표준은 단체표준과 국가표준이 있으며 콤보는 한국자동차공학회의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및 국가표준(KSRIEC 62196-3, 2015.5)으로 승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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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통신 방식에 있었다. 전기차는 전력망과 데이터 교환18)

을 위한 통신이 필요한데 콤보가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원격검침

(AMI)에 사용되는 통신 방식이 상호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

기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콤보 기술의 전기차를 완속충전할 경우 18.9%의 데이터 손실

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국내보다 

앞서 있는 미국 및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국내에서만 발생한 이유는 국내 스마

트그리드 통신 방식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해외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을 위한 통신 방식이 무선 셀룰러, ZigBee, 저속 

PLC 등을 사용한다. 이 경우 콤보의 HPGP PLC(IEEE P 1901, 2010.12) 통신 방식을 사

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그리드는 한국전력이 2009년에 

개발하여 국제표준(ISO/IEC12139-1, 2009.7)으로 인정받은 HS PLC 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19) 콤보의 HPGP PLS 주파수 대역은 2～28MHz인데 이는 국내에서 스마트그리드용

으로 개발한 HS PLC의 주파수 대역인 2～24MHz와 중첩된다. 이 때문에 통신 간섭이 

일어나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박주승, 2014).

구 분
HPGP PLC

(HomePlug GP)
HS PLC G3-PLC

표준화 단체 IEEE P 1901 ISO/IEC 12139-1 ITU-T G.hn

주파수 2～28MHz 2～24MHz 30～490KHz

PLC 칩 제조사 퀄컴 칩 개발 중 TI MAXIM

특 징

- 홈 네트워크용을 변형하여 

전기차용으로 개발 

- BMW 등 주요 자동차업체

들이 전기차용으로 적용

- 한국전력이 스마트그리드 

통신을 위해 개발, 2009년

에 국제표준으로 제정

- 전기차 충전 통신 표준화 

추진

- 해외 전력회사들의 AMI 

솔루션

(출처: 박주승, 2014)

<표 4> 전기차 충전 통신 방식

국내 스마트그리드 통신 표준이 해외와 다르게 결정된 이유는 국내 표준의 글로벌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통신 표준인 HS PLC 

18)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정보의 예로 충전의 시작(초기화)과 종료, 통신채널 설정, 과금 및 

지불, 인증 및 보안, 충전 제어 및 스케쥴링, 차량 부가서비스가 있다(이현기, 2014).

19) 2013년 기준 전국 250만호에 적용하였고, 2020년까지 2,000만호에 설치할 예정.



154  기술혁신연구 23권 3호

(ISO/IEC12139-1, 2009.7)에 전기차용 칩을 추가로 개발하여 전기차 충전 통신의 국제 

표준(ISO/IEC 15118-3)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허훈, 2011). 하지만 설사 한국전

력의 HS PLC 방식이 전기차 충전 관련 국제 표준(ISO/IEC 15118-3) 중 하나로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글로벌 양대 전기차 표준인 콤보는 HPGP PLC(IEEE P 1901, 2010.12) 방

식을, 차데모는 CAN(ISO/IEC 61851-24,2012.10) 방식을 이미 채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된 HS PLC 표준을 상용화해 줄 전기차 시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부에서는 한

국전력에서 개발한 국내 HS PLC 자체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도 한다(박태준, 2014). 

사실 콤보 기술의 국내 통신간섭 문제는 2012년부터 인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

가기술표준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

경제부)는 2011년 1월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협력 강화를 위해 ‘전기

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김무홍, 2011).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20)를 출범시켰으며 여기에는 전기차 표준코디네이터도 포함

되어 있었다(김무홍, 2011).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 통신간섭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2012년 1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에 HPGP PLC와 

HS PLC의 통신간섭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2012년 6월 난징회의에서는 국내 AMI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난징회의에서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HPGP 

PLC방식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중국 대표단은 한국이 제기한 HPGP PLC와 HS PLC 방식 

간 통신간섭 가능성을 고려하여 HPGP PLC방식 채택을 보류하였다(스마트그리드표준화

포럼, 2012). 2013년 4월 니스회의에서는 독일업체들과의 테스트 진행을 결정했으며, 2013

년 5월 BMW, 폭스바겐, 벤츠와 공동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2013년 9월에는 전기차의 

전장품 표준을 담당하는 ISO TC22/SC3에 문제 해결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고, 2014년 1월

에는 DC콤보의 표준제정절차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박주승, 2014). 이처럼 

콤보 기술의 통신간섭을 둘러싼 논란은 2012년 초부터 제기되어 2014년 1월 29일 한국자동

차공학회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으로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지속되었

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 이유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

한 역학 관계 때문이었다(박광칠, 2013). 다음 절에서는 콤보 기술 통신표준과 스마트그리

드 통신표준 충돌 사례를 앞서 소개한 이해관계자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20) 기술 및 표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 하에 ‘표준기반 R&D 기획’을 통해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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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류

우선 관련 문헌 및 복수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기관, 전력회사, 자동차업체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을 미첼 외(Mitchell, Agle, & Wood, 1997)의 틀

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영향력, 정당성 및 시급성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였

다21). 우선 이해관계자의 존재(entity) 자체에 초점을 두는 영향력은 이해관계자의 해당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정부부처 등과 같이 시장 자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해당 영역에서 독점적인 기능을 발휘할 경우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해관

계자의 요구(claim)에 관심을 두는 정당성은 실제 이해관계자가 기여(contribution)를 했

는가, 요구가 공익성을 갖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가, 법적 혹은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인 주의(immediate attention)의 필요성으로 정의되는 시급성은 이해관계자의 최근 행보

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국가 표준 제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업

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콤

보 국내 표준화에 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표준 제정 시 심의 

과정 중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초기에 콤보

의 국내 표준 인정을 반대했는데 그 정당성을 법적 타당성에 근거하였다. 즉 국제표준화 

추진 중에 있었던 콤보의 HPGP PLC(IEEE P 1901, 2010.12)는 이미 2009년에 국제 표준

으로 인정받은 한국전력의 HS PLC(ISO/IEC12139-1, 2009.7)에 영향을 미치므로 콤보가 

국제표준 제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박주승, 2014). WTO회원국은 

WTO협정 상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원칙(TBT협정 제2.4조)에 따라 표준 제정 시 ISO와 

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합의된 국제 표준에 기초하여 표준을 제정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김동휴 외, 2013).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정부부처 담당자 제

21) 한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향력, 정당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과 이에 근

거한 분류는 설득력이 약하고 본 논문의 약한 고리이다. 근거 있는 분류를 위해, 예를 들어, 영

향력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전기 자동차 시장이 워

낙 초창기라 시장점유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단 탐색적 시도로서 위의 

기준들을 사용하기로 하고,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두 저자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숙지한 제 3

자가 따로따로 각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류를 완성했다. 



156  기술혁신연구 23권 3호

외)을 포함하여 업계의 시각은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콤보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정태영, 201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기술

표준원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표준원은 영향력과 정당성을 가진 지배적 이해

관계자에 속한다. 

한국전력

국내 전력 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

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사업 예산의 10%인 239억원을 투자하였다22). 한전

은 차세대 국가 전력망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해관계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력 시장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전기차 

충전 설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한국전력은 전력 산업에서 스마트그

리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콤보의 HPGP PLC 통신 프로토콜 채택으로 인해 스

마트그리드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한국

전력 주장의 정당성을 지지하였다(박주승, 2014). 이런 점으로 볼 때, 한국전력은 지배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 

BMW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13.9%이며, 이중 

BMW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다. 전기차 시장에는 이제 막 새롭게 진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BMW는 콤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어필했다. 즉 콤보

를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갈라

파고스화될 것이고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으 폈다(김효준, 2013). 

BMW는 국내 유통업체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

하는가 하면 제주도에 전기차 충전기 30대를 기부하는 등 정당성을 높여갔다(조인철, 

2013). 이러한 공격적 행보와 더불어 각종 언론 보도와 전기차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

리를 높여갔는데 이는 BMW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행위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BMW는 정당성과 시급성을 가진 의존적 이해관계자 유형에 속한다.

22) 한국전력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_alio/front/BN/D/A/BNDA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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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콤보의 국내 표준화에 영향력을 가졌다. 또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었다. 

전기차 1대당 1,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기차 1대 구매 시 완속충전기 

1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에 차데모 방식의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콤보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표준 인정 이후에 함께 설치한다는 입장이

었다(박광칠, 2013). 즉 영향력은 있었지만 정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요구도 제

시하지 않았기에 정당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입장에서 콤보의 국내 표

준화 여부가 국내 전기차 보급 성과를 좌우할 만큼 시급성을 띤 사안도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영향력만 가진 잠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

또 다른 잠재적 이해관계자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기

아차를 들 수 있다. 이 두 회사는 자동차 관련 국내의 모든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콤보기술의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화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요구를 내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콤보 표준화에 무관심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터뷰에 

응한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0년 9월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을 개발한 바 

있으나, 이후 친환경차 전략 방향을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 전지차 개발

로 전환하였다. 기아차는 쏘울 및 레이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나 카셰어링 서비

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양사 모두 차데모 

방식23)(SGS 03-003-1885, 2011.11)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 보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대기아차는 시급성도 없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였고, 따라서 

수입 전기차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고민도 필요 없었다.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콤

보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지만 시급성과 정당성이 없었던 현대⋅기아차는 국내 전기차 충전 표

준을 논의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3)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단체표준이었던 차데모 기술은 2015년 5월 국가표준(KSRIEC 62196-3)

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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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한국GM은 2014년 12월 기준 내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9.2%였으며(서정훈, 2015), 

전기차로는 스파크 한 모델만 출시한 상황이었다. 한국GM의 경우 피앤이솔루션, 시그넷 

시스템, 한화 테크엠과 협력하여 스파크 전기차 전용 급속 충전기 개발하는 등(안희민, 

2014) 국내 전기차 및 충전 설비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콤보 

기술이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 위

험이 존재하였다. 이는 한국GM이 콤보 국내 표준화 제정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준

다. 하지만 BMW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약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시급성이 보일만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콤보의 국내 표준화를 주장했던 한국GM은 정당성만 

보유한 재량적 이해관계자 그룹에 속한다. 여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었다. 연

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아직 니치 마켓인 전기차 소비자,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스마

트그리드협회가 정당성은 갖지만 영향력과 시급성이 없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속한다. 

충전 사업자

국내 충전설비 제조사나 충전 인프라 관련 협의체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위원회에서

는 콤보의 국내 표준화에 적극 찬성하였다(정태영, 2013). 충전설비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걸려있고,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외 완성차업

체들이 국내에 진입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갖고 언론보도와 각종 행

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정당성 또

한 자신들의 사업성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널리 인정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시급성만 가

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미래부와 르노삼성은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신 표준에 있어서는 미래부

가 영향력을 가지지만 전기차 충전 통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 르노삼성은 SM3 전기

차 모델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전기차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전 표준으로 교류 7핀(KSRIEC 62196-2, 2012.12)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 간섭 문제와 

무관했으며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국내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

로 영향력이 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당 문제와 무관한 위치였기에 시급성도 없었다. 

르노삼성은 콤보의 표준화 이슈와 관련하여 관찰자적 입장을 취했다(박정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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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해관계자 분류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우선 세 가지 속성 중 하나만 보유

한 잠재적(latent) 이해관계자 그룹 중 영향력만 보유한 잠복적(dormant) 이해관계자에는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정당성만 보유한 재량적(discretionary) 

이해관계자에는 한국GM,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소비자 등이, 시급성만 보유

한 요구하는(demanding) 이해관계자에는 충전사업자들이 속한다. 그리고 세 가지 속성 중 

두 가지 이상을 보유한 대망적(expectant) 이해관계자 그룹의 경우 영향력과 정당성을 보유

한 지배적(dominant) 이해관계자에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전력이, 정당성과 시급성을 보

유한 의존적(dependent) 이해관계자에는 BMW가 포함된다. 단, 영향력과 시급성을 보유한 

위험한(dangerous) 이해관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처음에는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콤보 기술이 국내 단체 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이해관계자의 분류는 

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동적으로 변한다.

<그림 3> 콤보 국내 표준화 과정의 이해관계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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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론

문헌 조사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콤보의 HPGP PLC(IEEE P 1901, 2010.12)과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HS PLC(ISO/IEC12139-1, 2009.7) 간 통신 간섭 문제가 발견된 것은 

2012년 1월 이전이었고, 콤보가 한국자동차공학회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으로 인정된 시점이 2014년 1월 29일이다. 즉 2년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쳐 표준

으로 제정된 것이다. 기술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이 지나 표

준으로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역학구조 때문이었

다. 본 사례를 이해관계자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 이론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융합산업 표준 제정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융합산업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

나 본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되면서 발생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

를 수급받는 전기차(자동차산업)의 충전시스템 관련 통신 표준과 전기차뿐 아니라 모든 

수요처에 전기를 공급할 미래 국가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전력산업)에 사용되는 통신 

표준이 서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관계를 분석해 보니, 핵심이 되는 이해관계자 중 서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한국전력과 BMW임을 알 수 있었다. 만

약 현대⋅기아차와 BMW의 대립으로 규정되어졌다면 이는 융합산업이 아닌 기존 자동

차산업의 이슈였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BMW를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될 경우 표준화 과정의 복잡성이 급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차원에서 보면 대립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한쪽의 영향력

이 커지면 쉽게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산업에 포진해 있는 이해

관계자 간의 대립에서는 영향력 크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당성 차원에서는 서로 다

른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전기차 충전 표준 경쟁에

서 콤보와 차데모의 사례를 보면 기술적 우수성, 안전성, 네트워크 효과 등 동일한 영역

에서 평가를 통해 정당성의 정도를 비교,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

은 융합산업에서는 각 이해관계자가 주장하는 정당성의 영역이 서로 달라 비교, 판단이 

어렵다. 예를 들어 전기 수요처로서 BMW가 가지는 기여가 작다는 한국전력 측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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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장과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는 콤보의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인정

이 필요하다는 BMW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당성 주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이다. 향후 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진화하면서 서로 다른 제품들이 연결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통신 표준과 같은 융합산업 표준 제정 사례 및 표준 충돌 이슈들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해관계자 이론에 기반을 둔 사례 분석은 표준화 과정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결정한 시점에서 콤보 국내 표준화에 관한 시급성

을 가진 BMW는 자신이 부족했던 정당성을 키우기 위해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국내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고, 영향력 역시 강화하기 위해 이마트, 

포스코 ICT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리고 콤보의 국내 표

준 제정과 관련하여 자신과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인

프라 위원회)과 협력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사례 분석은 향후 기업들이 표준

화 전략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이론의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 개념을 통해 자신들이 부족

한 부분을 채움으로써 결정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한다.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표준화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킬 때 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유용하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BMW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콤보 충전 기술의 국내 표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콤보의 국가표

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성을 높

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전력의 주장을 지지하여 콤보

기술의 국내 표준(국가표준 혹은 단체표준)화를 반대하던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도 점

차 변해 갔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한국전력이 개발한 HS PLC(ISO/IEC12139-1, 2009.7)

표준 실제 채택되어 상용화된 사례가 없음에 따라, 국내 스마트그리드 설비업체들은 설

비 제조 시 내수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제조해야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HS PLC 표준을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박태준, 2013). HS PLC(ISO/IEC12139-1, 2009.7)에 대한 한국전

력 요구의 정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

원은 통신 간섭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BMW 요구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는 정당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행위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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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

하는 것도 중요하다. 

Ⅵ. 결론

이 논문은 2012년부터 2014년 초반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콤

보의 통신 표준 HPGP PLC(IEEE P 1901, 2010.12)와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통신 표준인 

HS PLC(ISO/IEC12139-1, 2009.7) 간 충돌 사례를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BMW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던 콤보(ISO/IEC 

15118-3, 2014.6) 충전 기술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의 원격검칭용 통신 표준과 주파수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에 콤보 충전 방식을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 

논란은 2014년 1월 29일 콤보를 한국자동차공학회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의 하나로 인정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 속에서 지속되었다. 

이 사례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표준화 과정에서의 경쟁 및 갈등 양상과는 달리, 서로 

상이한 산업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표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과 독일 자동차 기업인 BMW가 예상하

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충돌을 빚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사례는 일개 산업 자체 

내의 표준 경쟁(여기서는 전기차 충전 표준)만이 아니라, 융합산업 시대에 있어서 타 산

업 표준(전기차 충전 표준 대 스마트그리드 통신표준)과의 충돌 가능성 및 조정의 필요

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사례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으로 대

변되는 융복합 시대에는 각기 다른 산업에서 발전되어온 기술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산업이나 부문에서 이용되던 표준들이 상호운용될 

필요성(interoperability)이 늘어나고, 자연히 이들 간의 표준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이 더

욱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융합 

산업 간 표준 충돌에서는 일개 산업 내 표준 경쟁보다 이해관계자의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고, 이들 사이의 대립 또는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석틀이 요구된다. 이 점 또한 본 연구가 기

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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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표준화 과정 연구, 특히 융합 시대에 이종 산업 간 표준 경쟁 연구에 이해

관계자 이론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역학 관계

를 영향력, 정당성 및 시급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기여

를 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영

향력, 정당성 및 시급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를 맺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도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영향력, 정당성, 시급성을 판

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이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자를 분류한 것도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 자체로 머물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유형들로 분류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합종연횡 하는가를 보이고, 또 세력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나, 현재는 단지 정적인 분류에 그치고 있다. 즉 동적인 역학 관계에 대한 지속

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어떤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경쟁에

서 이길 것인가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는 등 이론적 기여가 필요하나, 현재 연구는 단지 

현상에 대한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에서의 갈등, 특히 융합 산업 시

대의 표준 충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도 

아직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탐색적 연구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융합 분야에서의 표준 경쟁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험적 사례 연구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

해관계자들이 갖는 영향력, 정당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서로 다른 산업의 정당

성 논리의 속성 등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 지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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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련 통신 표준 번호

* HPGP PLC 및 HS PLC는 2015년 5월 국제 표준 ISO/IEC 15113-3으로 승인되

었고 현재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에 있다. 원래 IEEE P 

1901과 ISO/IEC 12139-1은 둘 다 스마트그리드 통신 표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새로운 표준 ISO/IEC 15113-3은 전기자동차 통신 표준용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부록 2: 충전 커플러 표준 번호

* 차데모 및 콤보(5핀/7핀)는 2014년 6월 국제 표준 IEC 62196-3으로 승인되었다. 즉 IEC 

62196-3 안에 차데모와 콤포 (5핀/7핀)을 포함하고 있다. 


